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약 15년간 전개된 일본 특구 전략의 변화를 국가의 

스케일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전후 일본은 공간적 케인스주의에 기반을 

둔 균형발전 전략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장기불황 이후 일본 정부는 예외적 공

간을 만드는 특구 전략을 활용해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그리고 경기부양을 추

진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권은 구조개혁특구와 도시재생특별지구

를 도입했다. 2000년대 후반 민주당 정권은 국제화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총합특

구 제도를 강화했고, ‘새로운 공공’정책과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부

흥하기 위해 부흥특구도 추진했다. 한편, 아베노믹스는 대도시 중심의 국가전략특

구를 중심에 놓았으나, 강한 비판에 부딪쳐 지방창생특구를 추가하게 되었다. 일

본의 특구 전략과 TPP의 통상교섭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

데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적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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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발전국가 일본의 특구 전략

흔히 특구 혹은 특별구(special zone)란 한 국가의 국토공간에서 일반적

으로 적용되는 법률 및 규칙과는 차별적인 법, 행정, 제도적 규칙과 질서

가 적용되는 특별한 성격의 지역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영토적 국민국

가가 자신의 영토공간 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영토적 주권의 원칙과

는 다소 차별적인 예외적인 상황을 특정의 공간구역 내에 만드는 것으

로, 이러한 질서와 규제의 예외적 차별성을 강조해 아이와 옹(Ong, 2007)

은 특구를 ‘예외의 공간(spaces of exception)’이라고 개념화하기도 했다. 

1970년대 이래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특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경제성장 혹은 정치경제 체제의 전환을 도모해왔다. 한국과 대만

은 1970년대부터 수출지향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자유지역’ 혹은 

‘가공수출구’라고 불리는 특구를 설치해 외국자본의 유치와 수출의 증진

을 도모했다. 중국도 1980년대부터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의 방편으로 ‘경

제특구’를 건설해 이전의 사회주의 경제 질서와 다른 시장친화적인 조절

의 체계를 몇몇 예외적 지역에 적용하면서 성공적으로 경제의 성장과 개

방화된 체제전환을 이끌어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세

계화의 환경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자본과의 연결성을 강화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특구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국,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의 후발 발전주의 국

가에 비해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은 특구 

정책을 그다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국가로부

터 특별한 규제와 자원의 분배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산업단지’도 ‘예외

적 공간’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일본 정부도 산업단지의 건설을 적

극 추진했으므로, 일본에서 예외적 공간과 유사한 전략이 존재하지 않았

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 국가의 규제완화와 일반인들의 출입

을 제한하는 방식의 ‘특구’ 제도는 전통적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①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장소에 한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경우[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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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논쟁 중인 카지노(Casino) 특구 등]나 ② 지역진흥특구, 진재(震災, 즉 재해)

부흥특구 등과 같이 지역발전 여건이 열악한 지역(반도, 외딴 섬, 과소지역 

등)에 특별한 산업 진흥과 고용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와1) 같이 한정된 상

황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전통적 맥락의 특구와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새

로운 특구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임기 2001년 4월 26

일~2006년 9월 26일) 정권에서 생겨났다. 이른바 ‘도시재생특별지구(Special 

Districts for Urban Regeneration)’는 버블붕괴 이후 장기불황을 탈출하기 위

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간 전략의 성격이 강했다면, ‘구조

개혁특구(special zones for structural reform)’는 기존의 보조금과 공공사업 위

주의 지역개발정책과는 달리, 자유 경쟁 제도를 지역개발에 적용시킨 일

종의 신자유주의적 지역개발정책이었다(소순창, 2011). 이처럼 고이즈미 

집권기부터 시작된 각종 규제완화형 특구 전략은 민주당[현 민진당(民進

党)]의 간 나오토(菅直人, 임기 2010년 6월 8일~2011년 9월 2일) 정권에서 총

합(総合)특구(Comprehensive Special Zones)로, 그리고 다시 자유민주당(이하 자

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제2차 내각(2012년 12월~)에서는 국가전략특

구(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로 변형되어 이어지면서 특별법의 형태로 

계속 진화해가고 있다(강윤수·김영종, 2014).

그렇다면 이렇게 2000년대 이후 구조개혁특별구역법부터 시작해 약 

15여 년의 기간 동안 진화해온 일본의 특구 전략은 어떠한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형성된 정책인가? 이러한 특구 전략은 기존의 일본에서 구축되

었던 국토정책의 정책적 이념과 방향에 어떠한 제도적 변형을 가져왔는

가?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변화를 거듭해 온 일본의 특구 전략은 어떠

한 공간적 변화를 추동해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 

1) 구체적으로는 간토(関東)대지진 이후 특별도시계획법(1923년: 토지구획정리 시

행 이후 강제 편입), 2차 세계대전 이후 특별도시계획법(1946년: 기성시가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고베대지진 이후 피재(被災)시가지부흥특별조치법(1995년: 

도시개조구획정리, 시가지재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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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① 2000년대 초반 특구는 ‘구조개혁’이라는 정치경제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국가의 스케일 재편 과정임을 논증하고, ② 이러한 특구 전

략이 전후 일본의 국토정책의 논리를 어떻게 변형시키고 있는지 살펴본 

뒤, ③ 각기 다른 정권기에 형성된 주요 특구 전략의 구체적 전개과정과 

그 차별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전후 지역개발정책의 변화 과정과 국가의 ‘스케일 재편

(rescaling)’

최근 국가의 공간성에 대한 연구가 지리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들이 보는 지역개발정책은 국가 공

간에서 진행되는 스케일적 재편과정과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이 더욱 중시되는, 

명목상으로는 분권화된 지역개발전략이 본격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

러한 분권화된 지역개발정책의 핵심에는 ‘특구’, ‘오사카도(大阪都) 구상’, 

‘헤이세이 대합병(平成大合併: 지자체 재편)’ 등과 같은 지역개발전략도 추

진되어왔는데,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서 국가 스케일 재편이 활발히 추진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斉藤麻人, 2013; Machimura, 2014). 

고이즈미 정권기 일본의 기존 스케일적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증

가했는데, 이를 발전국가 일본의 구조 전환이자 지역균형 논리가 변형되

는 과정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박세훈, 2004; 이정환, 2011; 이

정환; 2014: 106; 町村敬志, 2015: 78). 이러한 문제의식을 받아들여, 본 논문

은 2000년대 이후 일본 지역개발정책을 특징짓는 ‘특구’ 전략을 국가 공

간의 스케일 재편이란 관점에서 바라본다. 특히, ‘균형발전’과 ‘규제완

화’라는 두 상반된 지향과 힘의 길항 관계 속에서 일본 국가의 스케일 

재편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지역개발정책은 ‘공간적 케인스주의(spa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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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esianism)’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공간적 케인스주

의’란 닐 브레너(Brenner, 2004)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

까지 서구 유럽국가에서 나타났던 국가공간 프로젝트 및 전략을 명명하

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브레너(Brenner, 2004: 115)에 따르면, ‘공간적 케

인스주의’라는 용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케인스주의 복지국

가가 지역경제를 안정화하고, 지역 간 부의 분배를 이루기 위해 취한 일

련의 정책, 사고, 담론적 프레임을 지칭한다. 공간적 케인스주의는 서유

럽의 국가들이 국토 전반에 걸쳐서 사회경제적 역량과 하부구조 투자를 

고르게 해서 균등한 성장을 이룸으로써 ① 국민경제 전체의 산출과 소득

을 최대화하려는 경제적 목표와 ② 국가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을 진작해 

기존 시스템의 헤게모니적 질서를 유지·강화하려는 정치적 목표하에 등

장하게 되었다(박배균, 2014a: 62).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유럽의 

국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의 조절 역량을 집중화했다. 전 국토에 

걸쳐 국가의 행정체계를 획일화하는 공간 프로젝트를, 그리고 국가적 스

케일을 사회경제적 활동의 가장 중요한 수준이 되도록 만들고, 자본투자

와 하부구조 건설의 전 국토에 걸쳐 균등화하는 공간 전략을 수행했다

(Brenner, 2004: 134). 즉,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시행되던 기간 서구 유럽의 

지역개발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공간적 스케일을 중심에 두고, 국

가조절역량의 중앙집중, 전 국토에 걸친 표준화, 지역균형발전 추구 등

을 주요 특징으로 했다. 

그런데 서구 유럽의 공간적 케인스주의와 그에 상응하는 지역정책은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축적 위기에 맞서는 국가의 대응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변화하게 된다. 1970년대 이후 서구의 포스트 케

인스주의 국가들이 택한 공간조절의 전략은 한마디로 ‘글로컬리제이션

(glocalization)’ 전략이다. 글로컬리제이션 전략하에서 브레너(Brenner, 2004:)

가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전략, ‘도시권 입지정책(urban loca-

tional policy)’이라 이름 붙인 여러 구체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었는데, 그 핵

심은 생산적 역량과 인프라 투자를 지구적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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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재집중화해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활동과 정치적 

과정이 조직되도록 하는 것이다(Brenner, 2003: 207; Park, 2013; 박배균, 

2014a: 301).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가의 공간조절방식에서 중요한 스케

일적 재편이 발생하게 된다. 이전의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국가’라는 공

간적 스케일을 중심으로 표준화되고 좀 더 보편적인 조절의 체제를 지향

했던 반면, 이후 글로컬리제이션 상황에서 국가의 조절활동은 더 로컬한 

수준으로 분권화되면서도 동시에, 글로벌한 경제적 흐름에 대한 접근성

의 차이에 따라 도시와 지역별로 차별적인 조절의 과정이 펼쳐지게 되었

다. 즉, 국가공간의 분산화(decentralization)와 스케일적 다중성(scalar multi-

plicity) 강화가 1970년대 이후 서구 유럽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스케일 재

편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박배균, 2014a: 301). 

이러한 지역정책의 변화를 경험한 서유럽 국가와 달리, 일본은 소화

(昭和) 후기(1955년 이후)부터 평성(平成, 1989년 이후)까지 이례적으로 장기

간에 걸쳐서 ‘공간적 케인스주의’의 특성을 지닌 지역정책이 지속되었

다. 고도성장기 일본에서는 흔히 ‘1억 총중류(一億総中流)’2)로 일컬어지는 

중산층의 환상에 국민들이 사로잡혀 있었고, 이런 태도가 공간적으로도 

투영되어 도시-농촌 간 불균등한 관계의 격차도 줄일 수 있다는 ‘캐치업

(catch-up)의 희망’으로 이어졌다. 즉, 일본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토개발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고, 지역 간, 도시-농촌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종 공공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했다. 하지만 서유럽에 비해 복지국

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약한 상황에서 일본의 공간적 케인스주의는 

2) 1억 총중류란 1억 명의 일본 국민이 스스로를 모두 중류계급에 속한다고 생각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실시한 ‘국민생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소화(昭和)　

40년대(1965~1975년) 이후 자신의 생활수준이 ‘중의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상 또는 하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계가 10% 미만으로 나온 결과가 

이 논리의 근거가 되었다. 물론 사회계층론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일종의 중산층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지만, 흔히 일본 고도성장의 과실을 폭넓은 ‘중간층’이 

공유하면서 국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에 큰 격차가 없다는 의미로서 통용되어왔

다. 그러나 버블 붕괴 이후 장기불황 속에서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과거의 인식과 태도는 그 자체로 문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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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사회적 분배(복지)’보다는 ‘공간적 분배(공공사업)’을 더 많이 강조

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3)

일본에서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 통칭 통산성)4)은 일종의 선도 조직(pilot 

organization; Johnson, 1982: 315～319)으로서 관료가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

해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정치 시스템으로서 발전주의

(developmentalism)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발전주의적 전략

은 1970년대 석유 위기 이후 ‘기업이 선도하는 전략적 자본주의(corporate-

led strategic capitalism; Calder, 1993: 268)’가 본격화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다. 특히, 1980년대 중반 플라자 합의와 199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된 미일

경제 분쟁, 그리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발

표 등이 이어지면서 일본의 전통적 발전주의적 전략은 크게 변화할 수밖

에 없었다.5)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세계화의 압력은 일본 내의 

이익유도(pork-barrel) 정치 시스템과 공고히 결합되는 방식으로 진화해갔

다. 즉, 지역균형을 지향하는 일본의 지역개발정책은 민간부문의 활력을 

이용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재구성된 토건국가적 특성을 오히려 확대·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했다. 특히 ‘지역 간 균형발전’의 기치하에 대규

3) ‘공간적 케인스주의’ 시기 일본에서는 ‘사회적 분배’와 ‘공간적 분배’는 서로 분

리되기보다는 밀접히 결합되었다. 일본은 제한된 사회보장의 형태로 선별적 복

지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지역균형이란 명분하에서 추진된 거대 공공사업은 일

정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토건국가적 기반이 

1990년대 장기불황으로 무너지면서 사회취약계층이 빈곤층이나 홈리스로 전락

한 측면도 있다(Hayashi, 2013: 1199).

4) 통상산업성은 원래 전전(戰前)의 농상무성(1881년 설립), 상공성(1925년 설립), 

군수성(1943년), 상공성(1945년)을 통합해서 1949년 통상산업성이 되었다. 1990

년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중앙 성청(省庁) 개편에 따라 2001년 1월 경

제산업성(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으로 그 명칭이 바뀌

었다.

5) 이러한 일본의 변화를 논하면서 일부 학자는 일본을 미국의 개혁요구에 순응하

는 외압반응형 국가(reactive state, Calder, 1988)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미국의 외압과 일본 내부에서 논란이 많은 노동, 농업 등 분야의 

구조개혁을 어떻게 보호하고 연계해 나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주목해볼 필요

가 있다(김영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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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공공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러한 국가의 

토건지향성은 정치인과 관료, 금융기관, 건설업체로 구성된 ‘철의 삼각

구조(Iron Triangle)’에 의해 유지·강화되면서, 궁극적으로 일본 국가가 과

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상황을 초래한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McCormack, 

2008). 즉, 토건국가적 이익유도 정치가 가진 내적 딜레마(무임승차·비효율

성)와 자민당의 도시 중산층에 대한 정책 부재가 2009년 선거에서 자민

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전영수, 

2010; 渡辺治編, 2010; 斉藤淳, 2010).6) 

그러나 균형발전의 슬로건과 달리 일본의 실상은 “도쿄로의 일극집중

이 강화(unipolar concentration in Tokyo)”되고(Sorensen, 2002: 258～261), 도쿄

권 바깥의 지역에서는 나고야(名古屋) 중심의 도요타(豊田) 제조업 경제권

만이 거의 유일하게 지속적인 팽창을 거듭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대

도시는 지속적으로 지방의 인구를 흡수했고, 메이지 시대 이후 지속되어

온 ‘태평양벨트의 오모테니혼(表日本)과 동해안에 인접한 우라니혼(裏日本)’ 

사이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80년대 이후 신자유

주의 세계화의 파고가 지나고,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은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中澤秀雄, 2014). 즉, 토건국가와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구

체화되어 나타난 일본의 공간 케인스주의적 지역정책은 균형발전이라는 

그 명시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처럼 공간적 케인스주의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서유럽의 국가에 비

해서도 유례없이 길게 지속되었던 일본의 공간 케인스주의적 지역정책

도 1990년대 그 효율성에 의문과 도전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동시에 신

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케인스주의적 지역정책이 점차 

6) 과거 토건국가론은 통상적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에 기반을 둔 일본의 지역개발

정책과 이권을 둘러싼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비판했다면, 최근 재정사회학의 관

점은 대규모 공공사업의 추진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국가 자원의 재분배 효과도 

있었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균형발전 정책이 약화되고 지방의 공공사업마저 축

소되면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를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절실한 상

황이다(김은혜, 2015; 井手英策, 2014; Ide & Steinm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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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 서유럽의 경우처럼 ‘글로컬리제이션’ 전

략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서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글로컬

리제이션’ 정책도 생산능력과 인프라 투자를 글로벌한 레벨에서 가장 경

쟁력이 기대되는 도시와 지역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대도시권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도시(global city) 

진흥 전략, ‘메가 지역(mega-region)’의 경쟁력 강화 정책, 용적률 완화를 

통한 도심부의 재개발 등이 대표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국가의 ‘글로컬리제이션’ 공간 전략이 서유럽 국가의 경

험을 바탕으로 이론화된 이념형의 ‘글로컬리제이션’ 국가공간 전략과 동

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현실에서 신자유주의화는 구체적인 

제도적 조건과 과거 시스템의 경로의존성, 그리고 여러 사회세력 간의 

경합관계 속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실제로 존재

하는 신자유주의(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논의에서의 주장(Brenner & 

Theodore, 2002; Tickell & Peck, 2003)과 마찬가지로 국가공간 전략의 글로컬

리제이션 과정 역시 국가별 상황과 역사성 속에서 구체화되기 마련이다. 

일본도 자본축적의 공간적 스케일이 글로벌화로 확장되면서 내셔널한 

공간적 스케일에서 국가의 조절역량이 약화된 결과, 도시 스케일에서의 

조절을 모색하는 상황 타개책으로서 글로컬리제이션 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단지 자본과 국가의 공모에 의한 ‘위로부터의’ 추동된 전

략과 실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주의 국가 시절 형

성된 제도적 틀과 세력관계의 경로의존적 영향력 가운데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여러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상호작용하

고 경합하거나 서로의 이해관계를 타협하면서 만들어져가는 복합적 과

정이다. 사회 세력에는 중앙정부의 관료, 정치인, 대기업 등과 같이 전통

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서 일

하는 노동자, 도시 중산층, 그리고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에 의해 추진된 새로운 형태의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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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이러한 ‘글로컬리제이션’ 과정의 구체적인 한 형태이자 다양한 

세력들의 복합적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국가 스케일 재편의 구체적인 모

습을 형성해가고 있다. 즉, 전후 일본의 발전국가 체제를 지탱하던 균형

발전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이 어떻게 해체되어 변형되는지에 대한 논의 

속에서 ‘특구 정책’도 설명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발전

국가 일본의 지역개발 정책의 어떠한 측면이 해체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특구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도시권과 지

방도시권에서 작동하고 있는가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2000

년대 이후 각 정권별로 추진된 특구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 2000년대 이후 일본의 특구 전략

 

1) 전반적 흐름: 구조개혁·규제완화·도시재생

현재 일본에서 운용되는 특구 제도는 ｢특별구역법｣에 따른 조치들로 

한시적 기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시행되며, ‘규제 완화’가 주요 수단으로 

이용된다. 반면, 특구가 지정된 시기별로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맥락

과 목적, 그리고 운영 방식 등에 조금씩 차이점이 있다(<표 1> 참조).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이 추진한 구조개혁특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특구

들이 지정되었다. 2016년 현재 구조개혁특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구역계

획을 인정받은 특구는 총 1254건이며, 이 중 이미 사업이 완료된 특구는 

877건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377건이다. 특구 지정 상황을 지자체

별로 살펴보면, 대도시권에서는 도쿄, 오사카, 교토 순으로, 그 외의 지방

에서는 홋카이도(北海道)나 나가노현(長野県)에 특구 지정 건수가 많았다. 

2009년 발족된 민주당 중심의 연립정권도 총합특구를 추진했다. 특히 

이전 고이즈미 정권하에서의 특구제도는 선별성이 강해 일부 제한된 지

역에만 특구가 지정되어 특구 지정에서 소외된 지역으로부터 반발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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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주체

근거법 분야 수단
목적
(제1조)

지향 현황

구조

개혁

특구

자민당

고이즈미

수상/

지자체

구조개혁특

별 구 역 법

(2002년 12

월 법률 제

189호)

교육, 물류, 연구

개발, 농업, 사회

복지 등 기타 분

야

규제 완화

(구조개혁)

1. 국민생활 

향상

2. 국민경제 

발전

지방 

분권

구역계획 누

계 인정수

1,254건(그중 

활용 중인 

계획 377건, 

전국 전개된 

계획 877건)

총합

특구

민주당

간 수상/

지자체

총합특별구

역법( 2 01 1

년 6월 법

률 제81호)

일본의 경제사회

의 활력 향상 및 지

속적 발전의 기여

가 예상되는 산업

농업, 사회복지, 관

광, 지구환경의 보

전 등 기타 분야

규제 완화

(구조개혁) 

세제 우대

이자 지원

1. 국민경제 

발전

2. 국민생활 

향상

지방 

분권

국제전략총

합특구 7건, 

지역활성화

총합특구 41

건

국가

전략

특구

자민당

아베 수상

/지자체

민간

사업자

국가전략특

구 역 법

(2013년 12

월 법률107

호)

구조개혁특별구역 

법과 연계

규제 완화

(구조개혁)

세제 우대

이자 지원

1. 국제경쟁

력 강화

2. 국민경제 

발전

3. 국민생활 

향상

내각

총리

주도

1차 지정 

6구역

2차 지정 

3구역

3차 지정 

1구역

* 출처: 수상관저 HP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실 각 특구 http://www.kantei.go.jp/sing/tiiki(奈須りえ, 

2014: 25; 渡嘉敷美乃, 2016: 1 재구성).

<표 1> 세 가지 특구제도의 비교

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민주당 정권은 좀 더 많은 지역에 총합특구

가 배치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신성장 전략’에 기초해서 선

진적인 대처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총합특구로 지정한 뒤, 크게 ‘국제전

략 총합특구(7건)’와 ‘지역활성화 총합특구(41건)’로 구분해서 정책적 자

원을 집중했다. 특기할 사항은 이전 고이즈미 정권의 특구 제도가 정부

의 ‘재정적 지원 없이 규제완화라는 제도적 수단’에만 의존했다면, 민주

당 정권하에서는 총합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3년을 기한으로 ①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② 최대 5억 엔까지의 ‘재정지원’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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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이다. 또한 ‘총합특구’ 제도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특구’ 정책

에 ‘국제’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즉, 총합특구 제도에는 외국기업

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특구에 진출한 사업가들과 그 가족을 위

한 환경 정비에 필요한 규제완화, 세제·재정 조치, 금융 지원 등이 포괄

적으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에 총합특별구역법이 제정되다 보니, 피해를 입은 재해 지자체도 특구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조정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주택, 마을 만

들기 등에 특례 조치를 마련하는 ‘부흥특별구역제도’가 운용되었다. 

현재 제2차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국가전략특구는 기존의 특구 전략

과는 성격이 제법 다르다. 첫째, 국제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워지고 있다. 둘째, 국가가 자금을 제공해서 특구를 추진하기보다

는, 사업제안자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셋째,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이 구조개혁특

구를 추진하면서 사업제안자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개발업자

(developer)로 변경했다면, 국가전략특구에 와서는 외국기업에까지 확대시

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업이 규제완화를 통한 이익 추구를 위

해 쉽게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넷째, 규제완화를 결정하는 권한이 

‘국회와 지방의회’가 아닌, 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

회의’와 ‘국가전략특별회의’로 이관되어,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되기보다

는 중앙정부, 특히 총리실을 중심으로 더욱더 집중되는 특성을 보인다. 

2014년 3월 도쿄권을 시작으로 6개소가 특구로 지정된 후, 현재 제3차 

까지 지정되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특구 담당 대신’과 지자체 

수장, 그리고 민간 부분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구역 회의를 설치하고, 이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하면 총리 및 관련 대신과 민간 의원들

이 참석하는 자문 회의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다섯째, 고이즈미 정권 이후 추진된 서로 상이한 유형의 특구들이 혼재

된 어수선한 상황을 벗어나 이들 여러 특구를 연계해서 활용하기 위한 

｢국가전략특별구역기본방침｣(2014년 2월 25일)을 수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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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0년대 이후 일본의 특구 전략 중 대도시권의 ‘도시재생특

별지구(都市再生特別地区, 혹은 도시재생특별지구)’와 연관성을 반드시 살펴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enterprise zone’ 전략이 도시쇠퇴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인 반면, 일본의 여러 특구는 주로 국가 차원의 정치-경

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된 측면이 강했다. 자민

당 정권은 대도시 지역에서의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발생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그동안 지방도시에 집중되었던 공공사업을 대도시 

지역으로 가져오기 위한 중요 정책수단으로서 특구 전략을 도입했다. 그

동안 일본 대도시의 중심부는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었고, 그 결과 지가

하락이 너무 심해져서 수많은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있었다. 즉, 일본의 

특구 전략은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토지의 불량

채권화(지가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했던 자금이 회수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

한 일종의 공간적 조정(spatial fix)이었다. 말하자면 대도시를 재개발해서 

지가하락을 저지하고 지가를 회복해서 불량채권을 줄이는 전략적 선택

이라는 측면이 강했던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추진된 일본의 특구 전략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 고이즈미 정권이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위해서 도심재활

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특별지구와 지방-대도시 대상의 구조개혁특구 제

도를 각각 창설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특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

갔다. 이러한 특구 전략의 핵심은 지역을 한정해서 규제개혁을 실현함으

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규제개혁 특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었다. 이후 민주당 정권에서 만들어진 총합

특구 제도의 핵심은 예산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규제개혁 이외의 분야에서도 특구 정책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2013년 제2차 아베 정권은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신설했

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지역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에 외국자본의 참여를 더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점차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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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특구·도시재생특별지구

고이즈미 정권은 지방분권을 위한 ‘구조개혁특구’와 대도시권의 도심 

재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특별지구’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다. 이 두 가

지 특구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서, 유사

한 특구가 여러 지자체에 지정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일본 경제의 구조개

혁과 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초석이 되도록 한다는 정책 목표를 지

니고 있었다. 

먼저 구조개혁특구는 “구조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라는 슬로건 아

래서 일본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미 10년 전인 1992년 ‘파일럿(pilot) 지자체 제도’를 도입해서 한정

된 지역에서 인허가 등 특례조치를 실시하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

다. 이를 통해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던 것이다. 그

러나 당시 국회 등에서는 ‘지방분권’, ‘1국 2제도(일반법과 특별법)’, ‘법 

앞에 평등’의 관점에서 일본 헌법상의 형평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1998년 말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原田大樹, 2012: 1975). 

2001년 고이즈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비슷한 성격의 특구 정책이 재추

진되면서 비슷한 논란과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훨씬 강력하게 정책을 밀

어붙였다.

고이즈미 수상은 중의원(衆議員) 본회의7)에서 “구조개혁특구란 규제는 

전국 일률적이어야만 한다는 사고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인정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하고, 지역의 실태에 맞춘 규제개

혁을 통해서 각 지방들이 지혜와 아이디어의 경쟁에 의한 활성화를 목적

으로 한다(2002년 11월 8일)”라고 강조했다. 또한, 참의원(參議員) 본회의에

서도 “이 구조개혁특구는 지방이 자주성을 가지고 지혜와 아이디어 경

7) ｢衆議院/第155回国会　本会議　第8号(平成14年11月8日(金曜日))｣ 

http : / /www.shug i in .go . jp / inte rnet / i tdb_ka ig i roku.ns f /html /ka ig i r-

oku/000115520021108008.htm(검색일: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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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의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형 재정

조치를 강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2002년 11월 22일)”라고 답변했다. 즉, 

구조개혁특구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 만들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등 규제의 특례 조치를 인정하는 정책으로서 기존의 보조금과 감세 

조치 등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는 방식이었다(奈須りえ, 2014: 22).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논란을 거치면서 고이즈미 정권의 특구 정책은 

크게 세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첫째, 규제완화의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서, 지자체나 민간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재정적 자립을 

촉진하고자 했다. 둘째, 지방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금 감면

이나 보조금 같은 재정 지원을 없앴다. 즉,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

을 획득하기 위해 지자체가 채산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의도였다. 셋째, 정책 추진의 선도 조직으로 수상 

직속의 ‘구조개혁특별추진본부’를 설치해서, 과거 관리·감독권과 각종 

인허가권을 고수하면서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앙 성청

(省庁) 관료들을 통제하고자 내각 주도 방식을 취했던 것이다(장철순, 2009: 

45). 이처럼 고이즈미 정권은 과거 일본 발전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와 행

정의 관행인 관료우위의 정책결정구조에 대한 발본적인 수정을 가하면

서 총리 주도의 정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조재욱, 2009).

흔히 일본의 특구 정책을 논하면서 고이즈미 정권을 두 유형의 특구

를 개별적으로 다루지만, ‘규제개혁’과 ‘보조금 삭감’의 예외공간으로서 

함께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특구 전략 전반은 고이즈미 내각이 처

음부터 능동적으로 주도해서 만들어낸 정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제

적 차원에서 불량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수동적인 국가 대처의 성격이 강

했기 때문이다. 도시재생특별지구는 금융위기로 도산한 하시모토 총리

(橋本龍太郎, 1996년 1월 11일~1998년 7월 30일)를 이은 오부치(小渕恵三, 1998

년 7월 30일~2000년 4월 5일) 내각에 의해 2000년 3월 도쿄권과 오사카권

을 대상으로 각각 ‘도시재생추진간담회’가 설치되면서 추진되었다. 그러

나 오부치 총리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간담회 보고회는 모리(森喜朗,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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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 5일~2001년 4월 26일) 내각으로 이어지면서 도시재생을 위한 법안

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모리 내각도 오래지 않아 종지부를 찍으면서 특구 법안의 실

행은 2001년 4월 발족한 고이즈미 내각으로 위임되어 2002년 6월 도시

재생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다. 도쿄의 도시재생특별지구 제1호로 지정

된 시나가와구‧오자키역(品川区･大崎駅) 서쪽 출구지구 재개발은 용적률은 

현행 300%에서 750%까지 높아졌다. 비록 주택공급과 옥상녹화처럼 공

익적 기여를 조건으로 한다고 해도, 이러한 용적률 완화는 추가적 개발

이익에 대한 ‘일종의 독점적 이익’을 만들어 냈다. 즉, 도시재생특별지구 

정책은 도시내부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버블시대 

도시재개발 패턴인 규제완화를 통한 투기적 도시화의 강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요컨대 고이즈미 정권하에서 추진된 규제개혁특구가 ‘지역특화형 산

업 발전’8)을 목표로 했다면, 도시재생특별지구9)는 ‘부동산 경기부양책’

이라는 각기 다른 목표와 이념에서 병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지향과는 달리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특구 제도를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으로 이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구조개혁특

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도쿄권마저 특별한 제한 없이 특구로 지정되면서, 

8) 예컨대 구조개혁특구는 영어 수업 특구, 등교 거부 학생의 체험형 공립학교, 유

휴농지의 재배주식회사 인정, 소방 규제 완화, 그린 투어리즘, 자원봉사자 수송 

특구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활성화(地域おこし)’의 일환으로 선전된 구조개혁

특구는 주세법(酒稅法)의 적용 완화 등을 통한 농가‧민박의 특구[막걸리(도부로

쿠, どぶろく)] 등 한정적 효과를 보이는 데에 그쳤다고 평가된다. 

9) 2016년 4월 1일 시점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무국에 공시된 목록에 의하면, 도

시재생과 관련된 특별 지구는 크게 ①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63지역 약 

8,372ha), ② 특정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12지역 3,894ha, ③ 도시재생특별지구 

결정 상황(79지구), ④ 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 인정 상황 91계획, ④ 국제경쟁력 

거점도시 정비사업 상황 7지구로 구성된다. ｢도시재생특긴급정비지역 및 특정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의 일람(都市再生緊急整備地域及び特定都市再生緊急整備地

域の一覧(H28.4.1時点)｣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toshisaisei/kinkyusei-

bi_list/(검색일: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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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대도시권과 지방도시권 사이의 격차를 확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즉, 현실에서는 개별적인 두 특구가 중첩 추진되면서 특구 전

략의 논리인 예외의 공간(‘선택과 집중’)을 더욱 강화시키고, 아베 정권의 

국가전략특구로 확대·재편되는 과정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총합특구: 민주당 정권의 국제화-지역활성화

총합특구는 “지역의 책임 있는 전략, 민간의 지혜와 자금, 국가 시책

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을 최대한 살린다”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추진되

었는데, ①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계획되는 ‘국제전략총합특구’와 ②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계획되는 ‘지역활성화총합특구’로 구

분된다. 구조개혁특구가 주로 ‘지자체 단위’로 진행된 ‘규제개혁’에 초점

을 맞췄다면, 총합특구는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규제·제도개혁, 재

정·세제·금융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10) 

2011년 2월에 내각관방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 자료에 의하면, 국제전략

총합특구가 아시아 거점화의 추진, 환경·에너지산업, 연구개발거점의 형

성, 관광, 의약품·의료기구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면, 지역활성화총합

특구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광, 환경·에너지산업, 중산간지 활성화, 재

생가능에너지 유치가 초점이었다.

먼저 국제화를 지향하는 국제전략총합특구의 대표적 사례는 2011년

에서 2016년까지 유치를 목표로 한 아시아헤드쿼터특구(Special Zone for 

Asian Headquarters)다. 이 특구는 아시아지역의 업무통괄거점·연구개발거

점을 설치하는 외국기업 50사를 포함한 500사 이상의 외국기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아시아헤드쿼터특구에 유치하려는 업종으로는 

정보통신, 의료·화학, 전자·정밀기계, 항공기 관련, 금융·증권, 콘텐츠·크

리에이티브 등을 포함한 전 업종이다. 대표적으로 도쿄 도심 5개 지역인 

10) 内閣官房地域活性化統合事務局, ｢総合特区制度について｣,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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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Tokyo’s Special Economic Zones 

http://www.seisakukikaku.metro.tokyo.jp/invest_tokyo/english/invest-tokyo/area_introduction_ahq.html 

(검색일: 2016.04.10)

<그림 1> 도쿄 도심의 아시아헤드쿼터특구 5개 지역

① 도쿄도심·임해지역, ② 신주쿠역(新宿駅) 주변 지역, ③ 시부야역(渋谷駅) 

주변 지역, ④ 시나가와·다마치역(品川駅·田町駅) 주변 지역, ⑤ 하네다(羽田)

공항 부지가 지정되었다(<그림 1> 참조)

모리(森)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에서 작성하는 세계의 도시 총합력 

랭킹[GPCI=Global Power City Index, 단장 이치카와 히로오(市川宏雄) 교수]에서

는 세계의 도시 가운데 40개를 선정해서 ‘도시의 경쟁력 6개 분야(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 환경, 교통·액세스)’와 5개의 대표적인 도시생활

자 직종(경영자, 연구자, 예술가, 관광객, 주민)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1위 

런던, 2위 뉴욕, 3위 파리, 4위 도쿄, 5위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다.11) 

11) ｢도쿄올림픽 개최는 국력회복의 기폭제(東京オリンピック開催は, 国力回復の

起爆剤(市川宏雄), 2013.12.1)｣ http://www.meiji.net/opinion/economy/vol19_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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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시카와 교수는 이 지표를 언급하면서, 서울, 홍콩, 베이징, 상하

이 등 다른 아시아 도시들이 약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쿄의 도시경쟁

력의 우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즉, 신자

유주의적 중앙정부와 도쿄도청, 재계 모두 세계도시 도쿄의 위상과 역할

이 저하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했던 것이다(김은혜, 2013: 187).

이러한 맥락에서 2011년 말 경제성장의 엔진이 되는 산업·기능의 집적

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전략총합특구’ 구상을 내걸었고, 도쿄는 

‘아시아헤드쿼터특구’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이 바로 아베 정권의 

재검토를 통해서 국가전략특구로 재조정되면서, 런던, 뉴욕에 필적할 국

제적 비즈니스 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가 

2013년 9월에 결정된 것이었다. 즉, 아시아헤드퀘터특구는 도쿄의 전통

적인 도심과 부도심, 워터프런트(waterfront) 지역의 오피스 빌딩가에 국제

적인 기업들의 유치 촉진과 함께, 도쿄올림픽 개최지와 통합되고 있다. 

물론 아시아헤드쿼터특구 내에는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

를 비롯해서, 규제완화와 재정·금융지원 메뉴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영

어 원스톱 서비스나 다국어 정보 제공, 그리고 재해에 강한 고기능 오피

스를 제공 등 비즈니스 환경과 생활환경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원래 

‘국제전략총합특구’의 정책적 의도는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①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②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경제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

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우대 제도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각종 우대 세제는 주로 대기업이 활용하는 것은 소득 발생을 전제로 하

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벤처기업과 같이 단기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

리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인의 경우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12) 

roo-ichikawa(검색일: 2016.5.10). 참고 ｢≪한국경제≫, [괴물로 변한 수도권 규

제] “日 40년 수도권 규제, 장기불황 겪고 폐기,” 인터뷰/도시계획 석학 이치카

와 히로오 모리기념재단 이사, 2015.01.16｣.

12) 田中桂一, ｢국제전략총합특구의 우대 세제와 제도의 문제점(国際戦略総合特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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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주당 정권은 총합특구 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에 대한 정치적 요구와 이익 재분배 방법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해 

나갔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집권했던 2010년 민주당 정

권은 ‘새로운 공공(新しい公共, New Public Commons)’ 선언을 내걸었다(内閣

府, 2010). 중앙독점의 자원배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를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바꾸

는, 관민협치(官民協治) 모델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데 걸맞는 효율적인 배분·전달체계의 재구축을 등한시하

면서 성공하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종걸·전영수, 2016: 22).13)

마지막으로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던 기간에 ‘부흥특구(Special Recon

struction District)제도’를 운영했는데, 여기서 ‘부흥특구’는 재해로 입은 피

해에서 벗어나 부흥을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 면세 등 특례조치를 인정하

는 구역[동일본대진재부흥특별구역법(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区域法)]을 의미한

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피해를 입은 227개 시정촌의 경우, 해당 현

(광역자치체)과 시정촌(기초자치체)이 구역과 산업분야를 제시한 부흥추진

계획을 신청한 뒤, 중앙정부의 부서인 ‘부흥청’이 인정하면 각종 우대조

치를 받을 수 있다. 진출한 제조업의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미야기

현(宮城県) ‘민간투자촉진특구’나 의사 숫자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병원 

운영을 인정해 주는 이와테현(岩手県) ‘의료특구’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부흥특구에는 ‘총합화·절차화·분권화’라는 세 요소가 도입되

었다. 첫째, 총합화란 부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와 과세 특례, 그리고 보

조금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일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절차화란 

특구에서 이용되는 특례조치의 내용에 상대적으로 개별성이 높기 때문

에, 다른 특구제도와 비교해서 절차적인 통제가 위임되는 경향이 크다. 

셋째, 분권화란 재해부흥을 위한 거버넌스의 측면과 각종 법률 및 조례

の優遇税制と制度の問題点)｣, ≪東京税理士界≫(Volume No. 706), 2015.11.1.

13) 内閣府, ｢新しい公共｣宣言(平成22年6月4日第8回｢新しい公共｣円卓会議資料)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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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총합특구

제도란 규제의 완화와 세금의 감면에서 지역별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규칙을 국가가 제공해준 것이었

다. 기존 국회와 관료가 독점하던 입법과 규제 권한을 내각과 지자체에 

이양함으로써, 전통적인 수직적 거버넌스 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유발한 

사례이기도 했다(原田大樹, 2012).

4) 아베노믹스의 국가전략특구 전략

‘국가전략특구’ 정책은 2013년 새로운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창설한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했다. ‘국가전략특구’란 대도시 등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규제

완화와 세제 우대 정책을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추진하는 대상이 되는 일

본식 경제특구다.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하고, 국내외에서 사람, 기

업, 자금을 모아서 뉴욕, 런던,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등과의 국제적 경

쟁에 지지 않는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고도성장기의 일본을 ‘1억 총중류사회’라고 불렀다면, 2015년 9월 24

일 제2단계에 접어든 아베노믹스는 ‘1억 총활약사회’를 목표로 저출산·

고령화(少子高齢化)를 저지해서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해서 누구

라도 가정, 직장,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내걸었다. 담

당 부서로 ‘1억총활약국민회의’를 신설하면서, ‘새로운 세 가지 화살’(경

제성장, 육아지원, 안정된 사회보장의 실현)을 표방했다.14) ‘저출산·고령화’

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활력 있는 대도시의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서 국가 전체의 성장을 촉진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초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국가전략특구는 기존 정

부들이 내걸었던 ‘지역 진흥책’과는 명확히 선을 긋고서, 대도시의 경쟁

14) ≪니혼케이자이신문(日本経済新聞)≫, “아베노믹스 ‘신 세 가지 화살’을 독해한

다(アベノミクス｢新３本の矢｣を読み解く)”,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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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일종의 견인차 삼아 국가 전체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그

런데 이러한 대도시 중심주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지방 도시들의 비판

이 거세지자, 2014년 12월 아베 정권은 이전의 민주당 정권이 주창했던 

‘새로운 공공’의 정책적 목표를 계승하는 ｢동네·사람·고용 창생 장기 비

전: 로컬 아베노믹스｣를 내걸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 맥락을 좀 더 살펴

보면, 2014년 7월 25일 관방장관 산하에 ‘지방정책을 위한 설립준비실’

을 설치했을 때는 이미 민간 싱크탱크 ‘일본창성회의’가 공개한 ‘지방소

멸 리스트’로 촉발된 지방의 불안과 불만이 비등하던 상황이었다(増田寛

也編, 2014).15) 이에 2014년 9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창생본부’

가 설립되었고, 이후 2015년부터 5년간 전개할 종합전략에는 ｢지역재생

법｣과 ｢관공수요에 대한 중소기업자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

소기업에 의한 지역자원활용 촉진법｣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2014년 7월 책정된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2050｣에 기초해서 급

격한 인구감소, 거대재해의 절박성 등 국토와 관련된 상황의 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5년 8월 14일 각의결정으로 ｢국토형성계획｣이 개정

되었다. ‘대류 촉진형 국토(対流促進型国土)’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콤팩

트+네트워크’형 국토구조의 형성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이는 전후 일본

의 제7번째 국토계획으로서 향후 약 10년간 일본의 국토계획과 관련된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도시 중심의 개발로 발생하는 지방 

중소도시의 몰락, 대규모 공공사업 중심의 정책 기조의 답습에 대한 우

려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원안에서는 생략되었던 ‘국토균형발전’이

라는 문구가 여당(자민당)의 요청으로 다시 포함되었으나, 대도시의 과도

한 특구 전략과 토건국가적 공공사업 중심의 개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다.16)

15) ≪오마이뉴스≫, “2040년, 일본 896개 지자체 소멸… 한국은?”, 2015.11.23. 

16) 下山祐治, “国土形成計画を閣議決定　地方への流入促進に重点”, ≪朝日新聞≫ 

2015.8.14; 安積明子, “‘国土形成計画’に‘あの言葉’が復活するワケ, 今後10年

の指針に書かれていること”, ≪東洋経済≫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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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kokusentoc/index.html(검색일: 2016/04/10)

<그림 2> 국가전략특구(제1-3차 지정)

그렇다면 이러한 국토정책의 변화와 지속의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다

시 아베노믹스에서 총 3차에 걸쳐 지정한 국가전략특구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국가전략특구는 제1차 여섯 구역이 지정된 뒤, ｢일본재흥전략 개

정 2015｣을 통해 제2차 지정이 이루어져, ‘지방창생특구’ 3구역, 제3차 

지방창생특구 제2탄 1구역이 각각 지정되었다(<그림 2> 참조). 제1차 지

정은 2014년 5월 1일 도쿄권(국제비즈니스), 간사이권(의료특구, 첨단의약

품), 니가타시(혁신적 농업실천특구), 효고현 야부시(중산간농업개혁특구), 후

쿠오카시(글로벌 창업·고용창출특구), 오키나와현(국제관광이노베이션특구) 

여섯 개 곳이다. 제2차 지정은 2015년 3월 19일에는 2차 특구로서 아키

타현·센보쿠시(농업·의료 투어리즘 개혁 거점), 미야기현·센다이시(여성 활

약·사회기업의 개혁거점), 아이치현(산업 담당 육성을 위한 교육·고용·농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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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혁거점)을 ‘지방창생특구(제1탄)’으로, 2015년 12월에 제3차 지정은 

히로시마현·이마바리시(외국인 인재 영입), 치바현(드론 택배), 기타규슈시

(주택 민박 허용)를 ‘지방창생특구(제2탄)’으로 지정했다. 

제1차 지정에서 발표된 6개 분야(의료, 고용, 교육, 도시재생·마을 만들기, 

농업, 역사적 건조물의 활용)에 대해서 2014년 이후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제안한 지자체별로 지정 구역을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의료: 외국인 환자의 수용이 예상되는 의료 기관에 대

한 외국 의사 및 간호사 업무에 대한 규제 해제 조치 등, ② 고용: 고용조

건을 명확히 하고 유기(有期) 고용의 특례, ③ 교육: 공립학교 운영의 민간

에게의 개방, ④ 도시 재생·마을 만들기: 도심 거주 촉진을 위한 용적률·

용도 등 토지 이용 규제의 재검토 등, ⑤ 농업: 농업에 대한 신용보증제

도의 적용 등, ⑥ 역사적 건조물의 활용: 오래된 민가(古民家) 등의 활용을 

위한 건축기준법 적용 제외 등이 그것이다. 

관료와 업계 모두 정부의 규제개혁에 강하게 저항[‘암반(巖盤) 규제’로 

비유]하는 가운데, 아베노믹스는 내각 주도로 국가전략특구를 통해서 규

제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이다.17) 아베 정권은 1980년대 이후 경제의 관점

에서 다양한 규제완화가 실행되었음에도, 기득권층의 강한 반대에 부딪

쳐서 의료·농업·교육·고용 등의 문제 해결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판단했

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용, 의료, 농업, 교육 등의 분야에서 특정 지역인 

특구를 대상으로 일종의 시범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수십 여 개의 사업

들을 인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의 경제동우회(経済同友会, 2012; 2014; 2015)18)는 총 세 번의 보고서

17) ≪매일경제≫, “독기 품은 아베 기세에……민감한 ‘암반규제’ 빗장 술술 풀

려”, 2015.12.15.

18) 경제동우회는 1946년 결성된 일본의 경영자단체로서 재계 단체가 업종별·기업

별로 조직된 것과 달리, 경영자가 개인의 자격으로 가입하는 회원제 조직으로, 

국내외 문제에 대해서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의견과 제언을 내놓는다. 흔히 일

본에서 말하는 경제3단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전국 

각지의 회원 연합인 일본상공회의소, 그리고 경제동우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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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국가전략특구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2012년 보고서에서는 국가전략특구의 운영에 대해 제언했고, 2014

년 보고서는 경제성장을 위한 돌파구로서 국가전략특구의 적극적인 활

용을 통해서 해당 목표를 국민과 공유하고 개혁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동우회는 2015년에는 국가전략특구의 키워드로서 ‘실험

장(實驗場)과 실패의 용인’을 제안하는 등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완

화와 사업제안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표명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고용관행을 문제 삼으면서, ‘지나친 고용유지형 

정책에서 노동이동지원형 정책으로 대담한 전환’을 표방해 왔다. 2015년 

9월 11일 일본 국회는 현재 최장 3년인 파견노동자의 파견 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고용의 규제완

화와 파견노동이 고착화’되는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민영화에 관

한 쟁점에서는 2014년 후생노동성이 ‘혼합진료금지규정’의 완화를 100

대 병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원래 이는 국가전략특구의 규제개혁 

메뉴였음에도, 규제개혁회의 등에서 논의되면서 결국 ‘규제 자체’가 없

어져버리고 말았다.19) 이제 일본의 병원들은 고가의 비보험 진료를 병행

할 수 있게 되면서 저소득층이 배제될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의 지역별 소득 격차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20)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015년 4월 17일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은 총무성 조사를 기반으로 1,741개 시구정촌

19) 일본의료의 핵심인 혼합 진료 금지 규정은 의료 서비스의 오남용을 방지하려

고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동시에 처방할 수 없도록 한 조처다. 최규진 보

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의료 민영화 저지, 이제는 ‘실뱀 잡기’”, ≪프레시

안≫. 2016.4.27.

20)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수치로서 일반적으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

등한 것을 나타난다. 일본에서 개인소득의 지니계수는 ‘0.3~0.4대’로 OECD상

위 그룹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이지만, ≪마이니치신문≫의 수치는 각 자치체

의 평균소득을 사용해서 격차가 작은 0.07~0.09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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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역별 소득: 아베정권하에서 격차확대 최대 6.5배 마이니치신문조사(地域別所得: 安倍政権下で格

差拡大 最大6.5倍 毎日新聞調査)｣, ≪毎日新聞≫ 2015.04.17.

<그림 3> 평균소득과 지니계수의 추이

(市区町村)에서 과세대상 소득의 총액을 납세자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소

득으로 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그림 3> 참조). 무엇보다도 구조개혁을 

추진한 고이즈미 정권 후반 2004～2006년 지니계수가 크게 상승했다. 

2008년 가을 리먼 쇼크 이후 2009년에 하강하다 민주당 정권에서 둔화

세를 보였으나, 2012년 아베 내각 이후 2013년에는 7년 만에 크게 상승

했는데, ‘양적·질적 금융완화’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2013년 

말 닛케이 평균 주가가 2012년 말 대비 1.6배나 상승했다.

2013년 납세자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도쿄 도심3구인 미나토구(港

区)는 2012년 대비 40.5% 증가한 1266만 7천 엔인 반면, 가장 낮은 구마

모토현(熊本県) 구마무라(球磨村, 인구 4,207명)는 193만 9천 엔으로 소득격

차가 전년도의 4.7배에서 6.5배로 확대되었다. 평균소득 상위10개 지자

체는 도쿄도 구부(区部)가 차지한 반면, 하위 100개 지자체는 주로 지방도



36  공간과사회 2016년 제26권 2호(통권 56호)

시들로서 이중 85개 지자체는 앞서 ‘일본창성회의’가 지정한 ‘소멸 가능

성 도시’에 해당한다. 아베노믹스에서 대규모 금융완화가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잉여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초래해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이 대폭 증가한 결과였다. 2013년 단기 부동산 매

매 소득과 상장 주식의 배당 소득 및 양도 소득 등을 합한 자산소득 합

계는 7조 3953억 엔(67조 4784억 원)으로 전년대비 70.9% 증가한 반면, 근

로자 급여와 자영업자 소득 등은 전년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

문이다. 요컨대, 아베노믹스 덕분에 대도시의 일부 지자체는 주민 소득

이 상승했지만, 일본 내 대도시와 지방과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되

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일본 특구 전략의 전망

2000년대 이후 일본의 특구 전략은 일본 국가의 공간성이 공간적 케

인스주의에 입각한 ‘균형발전형’에서 ‘신자유주의형’으로 전환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국가 스케일 재편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기존의 토건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자민당이 도시형 정당으로서 

전환하기 위해, 지자체로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없이 지역의 지지를 유

도할 수 있는 규제완화라는 수단을 활용한 것이 고이즈미 정권의 특구 

전략이었다. 고이즈미 정권 이래로 추진된 탈균형발전적 개혁인 특구 전

략은 지방도시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정책이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에게는 신자유주의적인 자기 책임의 논리를 강화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물론 발전국가의 대표격인 전후 일본사회에서 관료를 중심으로 한 정

부 기관이 인허가권과 각종 지도 지침을 통해서 ‘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정치경제적 흐름을 냉정히 살

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양산된 막대한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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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일본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이었으며, 이로 인해 전후 고도성장기 때

처럼 대형 공공투자를 진행할 재정적 여력이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 이후 ‘구조개혁·규제완화’, 국가의 스케일 재편, 

그리고 탈균형지향적인 대도시 중심의 특구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대도시권 내 도심 재개발에 편중된 특구 전략은 국내외 자본에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으나, 지방의 중소도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해 도심은 셔

터가 내려진 폐쇄된 상점가(셔터거리, シャッター通り)로 변하면서 황폐화

되었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는 엄청난 질적 저

하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전략특구는 일종의 ‘이형(異形)의 특구’라는 비판도 받고 있

는데, 이는 규제완화 확대를 위해 이용되는 특구제도를 통해 지정된 특

구 수(10지역)에 비해서 인정된 규제개혁의 사업수(171개)가 비정상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그 중 115개 사업(67%)이 도쿄권, 간사이권, 후쿠오카시·

기타규슈시, 아이치현 4개소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도쿄권에 53개 사

업, 간사이권에 21개 사업이 집중되어 이 두 지역만 64%를 차지하고 있

는 실정이다. 즉, 국가전략특구는 대도시권(특히, 도쿄권과 간사이권)의 규

제완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더 근

본적인 비판으로 2015년 10월 타결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 이후 미국의 외압과 일본의 구조개혁이 연동되고 있다

는 해석(郭洋春, 2016)도 제기되고 있다.21)

그렇다면 이러한 2000년대 이후 일본이 전개해온 특구 전략의 변화상

이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정책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왔는데, 특구 역시 일본의 정책을 재빨리 

수입해서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지원 배제·선개방 의무 부담 없음)’를 시행

21) 곽양준(郭洋春), “일본을 불행하게 하는 국가전략특구－국가전략특구를 생각한

다(日本を不幸にする国家戦略特区－国家戦略特区を考える)”,　≪Webronza(朝

日新聞)≫. 20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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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김순은, 2005). 최근 한국 정부는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에 자극을 받

아 2015년 12월 지역별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 규제 대부분을 완화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규제

프리존’이라 명명했다. 더욱이 각종 경제신문 등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규제프리존’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은 14개 시도에 2개씩

(세종시 1개), 총 27개를 선정해서 이 구역에서는 업종·입지·융복합 등에 

관한 핵심 규제가 사라진다. 특히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경우, 면적 규제

와 총량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그린벨트까지 해제되는 상황이다.22) 그러

나 한국의 ‘규제프리존’이 일종의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지역화 버전으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1세기 선진형 규제완화’라는 

논리에서 도입된 각종 특례조치에 기초한 규제완화가 누구의 이익과 손

해로 연결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결국 일본의 ‘특구제도’가 일종의 경

제적 위기 돌파를 위한 사회-공간적 조정이라 한다면, 일본의 제도를 무

분별하고도 빠르게 수입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 스케일 재편 과

정이 심화시킬 지역적 격차와 불균형의 문제를 향후 일본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평가해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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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매일경제≫, “[경제신문은 내친구] 규제 프리존”, 201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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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tate Rescaling and Zoning Strategies in Japan since the 2000s

Eun-Hye Kim·Bae-Gyoon Park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cesses of state rescaling in Japan by focusing 

on the changes of special zone strategies since 2000s. The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had been dominant policy over postwar Japan. However, the government 

has used the special zone strategies by developing various kinds of ‘spaces of ex-

ception’ after long recession, thereby promoting the spatial fix for resolving the 

deregulation, structure reform issues, and stimulative economic policy. The Koizumi 

government launched the “Special Zones for the Structural Reform” and enacted 

the ‘Special Districts for Urban Regeneration’ early in the 2000s. The Democratic 

Party Government (Minshutō) reinforced the ‘Comprehensive Special Zones’ for in-

ternationalization and local revitalization. And the government declared the “New 

Public Commons” and promoted the ‘Special Zone for Reconstruction’ in the dis-

aster areas. Whereas Abenomics emphasized the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 

for the metropolitan areas, it complemented the local revitalization zones under 

strong criticism. It is necessary that government should draw up the ‘Alternative 

Policy for Regional Disparity’, rising concern over the linkage between special zones 

strategies and US-Japan trade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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